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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연대
지방재정 좌담회 자료

년  월  일2010 9 29

발표자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

이하의 자료는 년 월 일 국회입법조사처 및 이재선 의원 주관 세미나 대전 서구문화원 에* 2009 9 8 ( )
서 발표한 내용임



지방재정의 본질1. 

정책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정책의 실질적 구현은 재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으며 재정은 정 ○ 

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예산 형태로 구체화, 

 ○ 예산은 정부의 상호 연관되고 복잡다기한 자원배분을 나타내 주는 유일한 문서로서 화폐라는 

단일 척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산출로 간주할 수 있음(Danziger, 1976: 335-336).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구조, □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체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 , ○ 

입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됨,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도와 시군 간에는 재정보전금을 특 , ○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갈등 및 조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은 모두 대규모적이고 활발한 재정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수행 ○ 

해야 할 기능은 단지 공공재정을 수량적으로 분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이

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각이 지니는 본래적인 기능에 따라 담당할 분야를 달리 하면서 

모두 협조해야 할 관계에 있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 ○ 
재정과 지방재정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 가속,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 이외에 지방 간 격차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 기 , , ○ 
초 간 재정격차는 시민의 보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

재정격차의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보 , ○ 

편적 서비스 향유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보편적 서비스 공급이라

는 차원에서 상호의존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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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2. 

지방예산의 규모□ 

년 지방예산은 순계 규모로 조원로 전년대비 당초에산 순계 조원 대비 증 2010 139 137 1.7% ○ 

가하였으며 년 최종에산 순계 조원 대비 감소, 2009 156 10.8% 

지방예산의 규모단위 백만원( : )※ 

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당초예산(A) 111,986,422 124,966,562 11.6% 137,534,905 10.1% 139,856,494 1.7%
최종예산(B) 128,036,585 144,453,561 12.8% 156,702,876 8.5%

B/A(%) 14.3% 15.6% 13.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자치단체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백만원 으로 년 당 113,422,940 (81.1%) 2009○ 

초예산 백만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백만원 으로 109,451,011 3.6% , 26,433,554 (18.9%)

년 당초예산 백만원 대비 감소2009 28,083,894 5.9% 

자치단체 회계별 예산규모단위 백만원( : )※ 

구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년2006 101,352,242 115,472,172 78,687,723 89,923,190 22,664,518 25,548,983
년2007 111,986,422 128,036,585 86,520,933 99,814,723 25,465,489 28,221,862
년2008 124,966,562 144,453,561 98,444,623 115,312,526 26,521,939 29,141,035
년2009 137,534,905 156,702,876 109,451,011 125,775,864 28,083,894 30,927,012
년2010 139,856,494 -   113,422,940 -   26,433,554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약 조원 정도로 전체  89○ 
자치단체 예산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63.8% , 36.2%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의 예산은 전체 자치단체의 에 불과4.5%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백만원( )※ 

구 분
년2010 년2009 증 감( )Δ

당초 구성비 당초 구성비 당초 구성비

계   139,856,494  100.0   137,534,905 100.0   2,321,589 1.7  
시도본청. 89,211,149   63.8   85,301,936 62.0   3,909,213 4.6  

시   30,371,549   21.7   31,512,461 22.9   1,140,912△ 3.6  △
군   13,974,230   10.0   14,368,074 10.4   393,844△ 2.7  △

자치구   6,299,566   4.5   6,352,434 4.6   52,869△ 0.8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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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및 세출 괴리□ 

년 예산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에  2010 55.3%○ 

이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 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 (83.4%)
전남 고흥군 으로 나타나고 있음(8.6%)

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0※ 
구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 18 35.4
최고 83.4 70 59.3 67.4 48.6 82.9
단체명( ) 서울본청 인천본청 경기도본청 경기성남시 울산울주군 서울중구

최저
-

43.2 11.5 9.3 8.6 11.4
단체명( ) 광주본청 전남본청 전북남원시 전남고흥군 부산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 (http://lofin.mopas.go.kr)

자치단체의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개년  10○ 
평균 를 재정자주도는 개년 평균 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55.7% , 10 78% ,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2008

연도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단위( :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민선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원 이양은 전무하여 지방 ○ 
재정 분권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액은 국가와 지방 비율이 인 반면 세입 , 4:6

비율은 로서 세출 및 세입 괴리도가 심각한 수준8:2

주요국의 국가와 지방 간 세출세입 비중·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 지방사용액: 40:60 32:68 37:63 71:29 29:71 69:31
국세 지방세: 80:20 55:45 60:40 94:6 51:49 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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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변동 년(2008~2012 )□ 

중앙정부의 감세조치 년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는 조 억원으로 추정되는데 (2008 ) 30 1,741 ,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조 억원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6 2,784 , 
세 감소 조 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조 억원13 6,032 , 10 2,925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증가는 조 억원 년으로 추저오디 4 4,355 (2010~2012 )○ 

는데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조 억원 지방소비세로 인, ( ) 2 8,646 , 
한 연간 세입 순증 조 억원1 4,785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효과는 세입 순감소 조 억원 25 7,387 (2008~2012)○ 

으로 추정되며 년 이후 매년 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2010 6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변동단위 억원(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감세정책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소계(A) -13,599 -47,264 -79,329 -80,547 -80,547 -301,741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 - 24,334 24,334 24,,334 73,002

지방교부세 - - -9,549 -9,549 -9,549 -28,647

소계(B) - - 14,785 14,785 14,785 44,355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A+B) -13,599 -47,264 -64,544 -66,218 -65,762 -257,38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 감세정책은 내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 
소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소비세 세입규모가 지방교부세 배분비율

보다 낮을 경우 지방재정의 세입 불균형이 발생 년 이후 약 조원 이상의 불균형 발생(2010 6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의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 , ○ 
비세 수도권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55.6%

지방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감세로 인한 충청권 지역의 지방재정 감소액 추정치 년단위 억원2008~2012 ( : )※

구분
내국세 감세 종부세 감세

지방세입 감소합계
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대전 -1502 -1621 -4177 -7300
충남 -2230 -11832 -7165 -21227
충북 -1124 -9669 -2671 -13464
계 -4,856 -23,122 -14,013 -41,9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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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3. 

대전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대전시 및 자치구의 지방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년 기준으 , 2010○ 

로 동구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대전 개 구 중에서 높은 수준임5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 + )○ 
재정자주도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년 기준으로 동구가 가장 낮은 수준임 따, 2010 . 
라서 대전시 및 자치구의 재정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년 기준으로 대전시 자치구 평균 주민 인당 자체수입액은 천원으로 전국 평균  2010 1 143○ 

천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민 인당 세출예산액은 천원으로 전국 평균 1,235 , 1 690

천원보다 낮음 따라서 대전시 자치구의 경우 주민 인당 천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2,947 . 1 143

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전적으로 중앙재정에 의존하690 , 
고 있음중앙의존적 재원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의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음( (8:2) )

년 기준 대전시 및 자치구의 주민 인당 세입세출예산액2010 1※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년2008 년2009 년 2010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대전시 본청 61.2 74.3 54.5 69.9 52.1 67.7 
동구 17.8 46.4 16.4 39.0 12.2 33.0 
중구 21.4 50.2 17.7 40.8 18.4 40.2 
서구 26.7 50.0 26.4 45.0 22.5 41.6 
유성구 39.1 56.1 35.4 48.0 32.8 45.7 
대덕구 18.0 43.0 18.8 40.2 18.9 37.7 

자치단체 주민 인당1
자체수입액

천원( )

주민 인당1
지방세수입액

천원( )

주민 인당1
세외수입액

천원( )

주민 인당1
세출예산액

천원( )

인구수

년말기준 명(09 , )

전국평균 1,235  962  273  2,947 49,773,145  
대전본청 744  667  77  1,359 1,484,180  
대전구평균 143  77  66  690 1,484,180  
대전동구 107  51  56  882 246,116  
대전중구 133  64  70  727 264,035  
대전서구 113  61  52  503 499,297  
대전유성구 226  136  90  689 266,585  
대전대덕구 163  85  79  865 2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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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의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대전시 자치구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 ( + ), ( +○ 

조금 시비 보전금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수입이 국가로부터의 의존수입에 근거하고 ), , 
있어 자치재정능력을 상실하고 있음

년부터 지방세체계가 개편되는데 자치구의 경우 보통세로 면허세와 재산세를 목적세 2011 , , ○ 

로 사업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세 개편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유지하면서 ,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보유하게 됨11

지방세 체계의 개편※ 
특징         

유형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 도입시기 과세유형 세율구조

보통

취득세 ○ ○ 1952 재산과세 비례세

등록면허세 ○ ○ 1976(1954) 재산과제 비례 정액( )

레저세 ○ ○ 2001 소비과제 비례세

주민세 ○ ○ 1973 소득과세 정액 비례( )

재산세 ○ ○ 1961 재산과세 누진세

자동차세 ○ ○ 1961 재산과세 정액세

담배소비세 ○ ○ 1989 소비과세 정액세

지방소비세 ○ ○ 2010 소비과세 비례세

지방소득세 ○ ○ 2010 소득과세 비례세

목적
지역자원시설세 ○ ○ 1961(1992) 재산과세 비례세

지방교육세 ○ ○ 2001 기타과세 부가세

지방세기본법 제 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장제 절에 따른 * 11 ( ) 7 3「 」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 장제 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 조제 항제 호마목 및 바목에8 3 8 1 1
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 법안으로 분법 년부터* , , 3 (2011 )

자치구의 세목은 재산과세적 성격이 강하고 정액세이므로 과세의 신장율이 높지 못한 한계 ○ 

를 지니고 있으며 소득 및 소비탄력성이 낮아 국세에 비해 세원이 빈약, 

년 지방세 구조가 개 세목에서 개 세목으로 개편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2011 16 11○ 
신설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교부세 조정 도와 시군 및 특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보전금, 

과 조정교부금의 조정 등이 필요1)

1) 대전시의 경우 년도 특별교부금을 합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의 에 해당하는 억 원이 구에 내려가는 재2010 68% 1,790
원조정교부금이나 년의 경우 일부 세제가 개편돼 대전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2011 50% 
었다 그러나 개 구청은 재원조정교부금의 현행 유지나 최소한의 감소를 주장했고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 5 68% 
조례에 최소한의 변동으로 못박을 방침이다뉴시스 대전의 교부금 조정률 는 서울 인천 부( , 2010.8.4).. 68% 50%, 50%, 
산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데다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비율을 55%, 56%, 71%, 58% 
재량껏 정할 수 있다대전일보( , 2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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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외수입은 회계성질별로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수입 , ○ 

이 일정한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즉 실질적 세외. 
수입은 법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회계연도마다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인데 

비해 명목적 세외수입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 

세외수입의 유형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 · , 2006: 453)※ 
수입 일정성        

회계성질
실질적 세외수입 명목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최협의 개념( ) 임시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 ,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부금 및 기금 전입금ㆍ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ㆍ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특별회계 세외수입

특히 지방공기업( )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공영개발, , , 

지역개발기금 기타특별회계, 
이월금 과년도수입 전입금, , 

융자금 잡수입, 

대전시와 자치구의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는데 특히 년 기준으로는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음, 2010

대전시 및 자치구의 지방세외수입 현황순계기준 백만원(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대전 본청 752,544 642,903 612,399 475,794
대전 동구 43,359 36,120 37,120 16,184
대전 중구 31,011 25,294 29,609 20,786
대전 서구 43,085 44,883 46,622 25,617

대전 유성구 131,556 62,206 74,599 54,704
대전 대덕구 21,005 24,877 27,677 15,344

년은 최종예산 년은 당초예산임* 2007~2009 , 2010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대전시 자치구의 의존수입 현황 및 문제점□ 

대전광역시는 개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을 배분하는데 년에는 지방세수 5 ( ) , 2007○ 
입의 년에는 년에는 를 교부하였으며 년에는 를 예22.1%, 2008 25.2%, 2009 30.4% 2010 25.8%

산으로 책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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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자치구 시비보조금 추이백만원( , %)※ 

년까지는 최종예산이고 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총계 기준*2009 , 2010 (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대전시 자치구의 세출구조 현황 및 문제점□ 

대전시 및 자치구의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본청을 제외 ○ 
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함

년 기준 대전시 및 자치구의 인건비 비중백만원2010 ( , %)※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에서 재구성)

사회복지비 비중의 가중 ○ 

사회복지비는 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 개 부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   - (8 : , , ·
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사회, · , , , , ) , 
보장지출은 지방재정특히 자치구에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최병호( ) ( , 2009).

대전시 개 구 중에서 유성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년 기준으로    - 5 , 2010
동구 중구 서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를 상회하고 있음, , 50%

대전시 및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단위 백만원( : , %)※ 
　
　

년2008 년2009 년2010
예산 사회복지 비중 예산 사회복지 비중 예산 사회복지 비중

대전 본청 1,704,445 392,603 23.0 1,920,005 478,009 24.9 2,013,092 553,657 27.4 
동구 188,700 85,579 45.4 204,230 98,909 48.4 217,000 114,844 52.9 
중구 165,445 73,896 44.7 172,980 86,506 50.0 191,868 100,468 52.4 
서구 216,423 102,176 47.2 229,149 112,638 49.2 251,135 137,190 54.6 
유성구 154,000 45,500 29.5 170,000 53,920 31.7 183,800 65,445 35.6 
대덕구 154,000 64,824 42.1 161,300 72,163 44.7 180,000 87,157 48.4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전 지방세수입 933,201 100.0% 958,487 100.0% 882,606 100.0% 989,408 100.0%
시비보조금 등 합계 206,170 22.1% 241,534 25.2% 268,376 30.4% 255,124 25.8%

동구 40,771 19.8% 50,155 20.8% 53,646 20.0% 53,609 21.0%
중구 33,795 16.4% 36,597 15.2% 46,872 17.5% 45,238 17.7%
서구 44,831 21.7% 52,495 21.7% 60,423 22.5% 56,664 22.2%

유성구 41,311 20.0% 50,376 20.9% 50,822 18.9% 47,755 18.7%
대덕구 45,462 22.1% 51,911 21.5% 56,613 21.1% 51,858 20.3%

단체별
예산액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총예산 자체수입 지방세
(D/A) (D/B) (D/C)

전국계 146,661,840 62,201,286 47,878,513 13,378,488 9.1    21.5    27.9
대전본청 2,017,092   1,104,119  989,408   140,439   7.0    12.7    14.2
대전동구 217,000   26,446   12,558   32,014   14.8   121.1   254.9
대전중구 191,868   35,214   16,860   36,201   18.9   102.8     214.7  
대전서구 251,135   56,580   30,594   38,006   15.1    67.2   124.2

대전유성구 183,800   60,364   36,339   26,259   14.3    43.5    72.3
대전대덕구 180,000   33,961   17,611   26,088   14.5    76.8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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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의 예산불균형 해소방안4. 

세입구조상의 해소방안1)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상향조정□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표를  , ○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최종소비지출 GRDP . 
비중을 기준으로 재원배분 시 지역간 표준편차는 억원에 달하지만 비중을 기준3,262 GRDP 
으로 재원을 배분할 경우 표준편차는 억원오병기1,820 ( , 2009: 21).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를 재원으로 하여 전국을 개수도권 비수도권 광 5% 3 ( , ○ 
역시 비수도권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가각 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배분하도록 , ) 100, 200, 300

되어 있으나 가중치를 단계로 구분하지 말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검, 3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지 17 , ○ 

역의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억원 총 년간을 출연할 예정이지만 지역간의 수평( 3,000 , 10 ) , 
적 형평성을 위해 출연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사업 등 지역, SOC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방식으로 운영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 개편김대영( , 2010)□ 

지방소득세는 현행의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세목을  , ○ 

신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세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행정안전부는 년부, 2013
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할 예정

현행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법인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 ○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세10% , 
분과 법인세분의 과세 표준을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 
개인소득 법인소득으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세율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변경하더라도 적정한 초과 누진 세율구조로 개편한다면 납세의 ○ 

무자의 조세부담 지방세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수는 중앙정부의 소득, , 
세 및 법인세의 세율인하 등 제도개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과세표준 개편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고 탄력세율 적용 등 세율결 ○ 
정권이 확대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확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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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조정교부금은 대전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 

취지이므로 조정교부금의 기준 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현행 취득세와 등록(68%) , 
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개편됨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요약※
목적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재원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68 (

합산액이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 연

도의 시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유형 조정교부금의 분의 을 보통교부금 분의 을 특별교부금 100 90 , 100 10

산정

보통교부금의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미달액재원부족액을 기초로 교부( )

 ○ 보통교부금 총액이 재원부족액 합산액에 미달할 때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률로

서 조정교부(조정율 보통교부금의 총액 각 자치구 재원부족액의 합산액=  /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1.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예산편성 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이상의 자치구 중복사업으로 재원 분쟁이 있는 경우 4.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대상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조 , ○ 

정교부금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

법령 내용

지방재정법

제 조29
시 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의 일부를 시군․
에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 

제 조173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 ) 市稅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시세의 일부만이 자치구에 교부

지방자치법시

행령 조117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市稅 자, 
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

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
지방재정법 제 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조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재29 , 117
원을 자치구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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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중 지방공영개발사업의 개선□ 

지방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개발공 ○ 

사가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권한규정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 ‘(2009.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에 비하여 토지 등의 수용취득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절차 이10 )
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법령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대집행 권한 ○ 

이 위탁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지방개발공사에는 대집행 , 
권한이 위탁되어 있지 못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조대집행 제 항에는 이 법 또 89 ( ) 1 “○ 
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 「 」

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 ·

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조 제 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9 3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89

제 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2
있다 라고 규정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국가공기업 설치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 .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집행 권한을 , , ,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개발공사는 토지수용 재결 후에도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 
의 시행 전 토지 등의 보상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민도 향상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이 수시 발생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으로서는 선거권이 있는 지역주

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직접 대집행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 따라서 개발사업의 공정. 

율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추가 손실비용의 발생을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책

임경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기업 수준의 실질적인 권한 위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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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 개발사업 중 대집행 권한 위탁 방안  ※
법 조 항 현     행 개 정 안( )

지방공기업법

제 조의 75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현행과 같음( )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제 조 제 항에 해2 1
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89 2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조권한의 위탁81 ( )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 조제 항에 해당되2 1

는 사업을 시행령 제 조제 항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행하는 2 1
경우에는 법 제 조의 제 항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75 4 2 .

공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1② 
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세외수입 중 도시철도운영사업의 개선□ 

개 특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가 가중되고 있음 7 , . ○ 

즉 무임수송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조 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 조장애인26 (65 ), 27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조66 ( ), 22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에관한법률 제 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인데 장애인복( ), 5·18 58 ( ) , 

지법만 강행 규정이고 노인복지법 등 나머지는 모두 임의규정

전국 도시철도 무임손실 현황 년말 기준 억원 백만명(2009 , , )※ 
구   분 총 계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수송인원 2,159 1,078 598 264 112 56 17 34
무임인원 326

(15.1%)
136

(12.6%)
83

(13.9%)
62

(23.4%)
26

(23%)
6.6

(11.8%)
5.3

(30.6%)
7.7

(22.5%)
당기순손실(A) 8,282 2,373 2,140 1,029 1,709 328 286 417
무임손실액(B) 3,377 1,382 837 724 245 60 53 77
비율(B/A) 41% 58% 39% 70% 14% 18% 19% 18%

자료 각 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 

 ○ 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전국 평균은 이며 수도권 비수도권2009 41% 47%, 

은 로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이 무임수송 손실로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손실보전이 시급함32% .

철도공사의 경우 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의 일정 , 2003○ 「 」
액을 국비 지원받고 있음 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액 억원중 억원 지원( ’09 1,132 757 (79%)☞ 

현재 운영 중인 코레일공항철도주와 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도 정부와 직접 맺은 운 ( ) 2011○ 
영협약을 통해 무임 손실분을 포함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전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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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상의 해소방안2) 

사회복지비 증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비율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에 관해 ○ 
서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 사업에 (111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사업명예시( ) 현행
비고

시 구
생계급여 50 50

세목이 한정된 자치구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

방비 부담비율을 완화시

키는 방안을 검토

주거급여 50 50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50 50

경로연금 70 30
영유아보육사업 50 50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경상경비지출의 최소화 및 이월제도 활성화□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단체 총 예산 중에서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및 관서 ( ) ○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을 의미하는데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 행정, 

운영경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연도별 행정운영경비 비중(%)※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절감을 최한 유도하고 예산절감 , , , ○ 
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연말에 집중. , 

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지출행위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연말에 집중되는 비합리적 지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월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토록 유도

　 2010 2009 2008
전국평균 16.7 17.0 18.4
대전본청  9.3  9.5 10.6

대전구평균 20.1 21.8 25.2
대전동구 19.3 20.4 24.8
대전중구 23.5 23.2 26.4
대전서구 19.9 22.5 25.2

대전유성구 19.0 22.5 26.1
대전대덕구 18.8 20.7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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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금 관리의 합리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 16 "○ 

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년 월 기준으로 대전의 기금수는 개 억원 충북은 개 억원 충남은  2008 1 60 (3,371 ), 111 (3,464 ), 160○ 

개 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타 기금과 통(4,536 ) , 
폐합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현황(※ 단위 개 억원: / )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시도별 기금수 조성액
% % %

총 계 2,176 203,250 100 대 전 60 3,371 1.7 전 북 172 3,713 1.8

서 울 289 115,419 56.8 울 산 34 1,609 0.8 전 남 174 4,604 2.3

부 산 111 7,395 3.6 경 기 349 30,484 15.0 경 북 179 6,362 3.1

대 구 59 1,414 0.7 강 원 164 5,352 2.6 경 남 183 8,185 4.1

인 천 70 4,452 2.2 충 북 111 3,464 1.7 제 주 18 1,885 0.9

광 주 43  1,005 0.5 충 남 160 4,536 2.2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지방제도상의 해소방안3) 

재정파산제도의 도입여부□ 

재정파산제도는 우리의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도입되어 있는  , ○ 
제도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정부의 관료가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년 월 일자로 발표한 자료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2010 5 26 ( 49○ 
명에게 질의서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

의견이 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명 로 나타났음23 (46.9%) , 19 (38.8%)

찬성의견은 주로 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책임경영 및 건전 경영 지방재정 위기 예방 차원 , , ○ 

에서 찬성하고 있는데 비해 반대의견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에서 파산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파산제 도입 이전에 세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

파산제도의 도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현행 지방재정 구조하에서는 우선적으로  , ○ 
재정위기 진단지표를 재구축하여 사전에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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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의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지방재정분석ㆍ진단실시 규정행정 55 65 , (○ 

안전부훈령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년부터 매년 지방자치) [ ] 1998
단체 재정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공개

지방재정분석제도는 년 지방재정법 개정 으로 도입되어 년에는 개 지 1994 (1994. 12. 24) 1996 8○ 

표 년에는 개 분야재정능력 재정운영 재정노력 개 지표로 운영되었으나 년 , 1997 3 ( , , ) 18 1998
내무부훈령 제 호 로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제정되어 지방재정분석 및 14 (1998. 10. 19) ·

진단제도가 본격화

년 월말 시행된 2009 1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분석지표

재정건전성
안정성 통합재정운영수지 경상비용비율 지방채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 , 
성장성 자체세입증감율 일반순자산증감율, 

재정효율성
생산성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자, , , 
체세입징수율 자체세입체납징수율, 

계획성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예산집행률, 
자료 행정안전부 년 지방재정분석편람 에서 재구성: . 2009「 」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 조 제항 재정진단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55 2 ),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 : ○ 
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

교부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지방재정법 제 조9 ( 57 ).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패널티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 ○ 

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 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 ,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권고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65 2 , 4 ).

재정진단결과에 대한 패널티 수준이 지방재정전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만 권고하고 있 , ○ 

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 권고가 아닌 강제 이행조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재정분석지표 중에서 재정건전성 중 안정성의 지표를 강화하되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

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연계된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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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년 월 일자로 발표한 자료광역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2010 5 26 ( 49○ 

명에게 질의서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 ,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 이 찬성하였음43 (87.8%)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기지방 ○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시에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지방의회의 (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의결에 국한되며 , ·

주민의 참여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

 ○ 지방재정법 제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39 "
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년 현재 " , 2010

여개의 자치단체가 운영행정안전부 내부자료중이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임100 ( ) ,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 조의 규정을 강제 규정39 2)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법 제 조 제항에 따른 , 33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제 조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7 , 

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70 3)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노력 제고이영희( , 2010)□ 

년부터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는 2011 , , ○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조례 감면을 남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조세 감 ○ 
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지방교부세 교부단, 

체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지방교부세 산정 요소인 기준재정수입을 동시에 감소

시켜 결과적으로 감면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게 됨이영희( , 2010)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이용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자체수입증가율 지 , ○ 
방세 징수노력도에 대한 지표 가중치를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태임 ( ) 
3) 런던시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시민의 접근이 차단되어 왔던 대규모 데이터를 최근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혁명을 추진하였는데 년 월 일부터 런던 데이터스토어 홈페이지 , 2010 1 29 (London Datastore) 
에서 공개하고 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계도시동향(http://www.london.gov.uk) ( , ,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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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성□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 ○ 

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 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decentralization theorem)
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실증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음원구환, ( , 2010)

그러나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 ○ 
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

요가 있으며 사무이양과 재정이양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예산과 정책의 불가분성□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예산과 연계되지  , ○ 

못한 정책은 구현되기 어려우며 정책의 실질적 구현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격차가 크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예산 , ○ 

에 반영하여 수행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지역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는 곧 국가의 역할 한계와도 직결되는 사 ○ 

항이므로 국가는 지방과의 공생공존적 관계에서 적정한 재정부담을 감내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공생관계 모색□ 

지방재정의 위기는 단순히 행재정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 ○ 

궁극적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조 ○ 
치를 과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방 차원에서도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자, 

구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국가와는 달리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 ○ 
로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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